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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18.(목) 08:30 배포: 2025. 12. 18.(목) 08:30

“슬픔 잠긴 유족, 은행 뺑뺑이 그만“...
국민권익위, 상속자금 ‘안방에서 한 번에’
 - 가상계좌 활용한 ‘일괄 집금 및 자동 정산서비스’ 도입 관련, 국민 의견수렴 나서
 - 국민생각함에서 금일(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설문조사 실시

□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인들은 고인이 

남긴 예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행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이러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 국민권익위는 상속 금융자산의 인출 과정을 비대면·디지털로 

전환하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https://www.epeople.go.kr/idea)

□ 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은 자산이 존재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특히 방문 시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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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 달라 현장에서 겪는 혼란이 컸다.

   또한, 현행 시스템상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자동이체는 '본인 명의만 

가능하여,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은 디지털 전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금융 시스템을 연계하여 '방문 없이, 서류 없이' 

상속 처리가 가능한 3단계 행정 절차를 고안했다.

   1단계는 전자 합의로, 상속인들이 '정부24'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가족 간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상속인'을 지정하고 자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는 전자 약정을 체결한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2단계는 일괄 집금으로, 대표상속인 명의로 부여된 '상속자산 집금용 

가상계좌'로 흩어져 있던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자산이 자동이체를 

통해 모인다.

   마지막 3단계는 자동 정산으로, 집금된 자금에서 시스템으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 비율(예: 1/N)에 따라 각 상속인의 계좌로 상속

자산이 자동 송금된다.

□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에서 금일(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상속자산 조회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한데, 찾을 때는 수십 군데를 다녀야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관행”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이 행정 절차로 인해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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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민생현안제도개선전담팀
책임자 팀  장 윤효석 (044-200-7209)

담당자 조사관 김준형 (044-200-7109)

#국민권익위#제도개선#설문조사#상속#금융자산#금융기관#가상계좌

#유가족#일괄집금#자동정산서비스#행정안전부#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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